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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산업과 밀접한 AI제품 대규모 상용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AX붐’ 조성

❍ 정부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전환 속도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X-스프린트(AX-Sprint)'사업을 추진하며 대규모 지원

❍ 이번 계획은 제조, 농축어업, 교통, 의료, 보안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단기간 내 

시장 출시가 가능한 인공지능 응용 제품의 개발과 상용화를 목표

❍ 총 11개 부처가 협력하여 2026년부터 2년간 약 7,5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 해외 인증 및 판로 개척까지 맞춤형으로 도우며, 특히 

기술 성숙도가 높은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AI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과 규제 샌드박스 연계 등 파격적인 후속 조치를 병행

1. AI 응용제품 개발에 7,540억원 지원 
「AX-Sprint」

원   문
바로가기관계부처합동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603/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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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원   문
바로가기기획예산처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지출구조조정 목표 제시

❍ 이재명 정부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예산안으로 국정성과의 

본격화를 뒷받침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예산 구현하기 위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국무회의 의결·확정

❍ ’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국정성과를 본격적으로 뒷받침할 계획

    * ①지방주도 성장, ②모두의 성장, ③안전 기반, ④문화가 이끄는 성장, ⑤평화 뒷받침

❍ 의무·재량지출 사업, 사업비·경상비, 한시·계속사업에 무관하게 모든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재량지출 15% 및 의무지출 10% 감축, 사업 

10% 폐지(내역사업 기준)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1504?cp=1&sv=%EC%98%88%EC%82%B0%EC%95%88&sortOrder=BA_REGDATE&sortDirection=DESC&bcId=b_0001&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false&baU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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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수립

원   문
바로가기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을 기반으로 지방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여성농업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핵심 경제주체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대표성 강화

❍ 여성농업인의 권한 강화와 정책 추진 기반 정비

❍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농협 여성 이사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법적 대표성과 의사결정 참여 강화 및 농촌 사회의 성평등 기반 확산

❍ 전담부서·인력 확충과 성과평가 체계 마련, 정책협의체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추진체계의 실효성을 제고

❍ 여성농업인의 자립 기반 강화와 삶의 질 제고

❍ 시간 탄력적 일자리 발굴, 창업·가공 지원, AI·디지털 교육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등을 통해 영농·경영 역량 강화

❍ 농번기 ‘틈새돌봄’ 도입, 특수건강검진 확대,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농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건강·안전 지원 확대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3NzM3MiUyRmFydGNsVmlldy5kbyUzRg%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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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수당 연령·금액 동시 확대
원   문
바로가기보건복지부

13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2030년까지 순차 적용

❍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

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월 3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아동

수당법」 개정안 공포

❍ 현행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개정에 따라 매년 

1세씩 상향되어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아동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아동수당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개편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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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

원   문
바로가기

기후에너지
환경부

정부가 풍황 자원과 환경성을 사전 검토하여 적지를 발굴하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주도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전환

❍ 민간 주도 개별입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체계적 입지 발굴 

및 인허가 일괄 처리를 통한 해상풍력 발전 속도 제고

❍ 자원량·환경성 사전검토 및 수용성이 확보된 곳을 '발전지구'로 직접 지정

❍ 28개 법령에 산재한 인허가 사항을 범정부 통합 기구를 통해 일괄 처리(의제 

처리)함으로써 사업 준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지역경제 기여도와 주민 이익 공유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고, 민관협의회 

운영을 의무화하여 지역 상생형 모델 확립

❍ 계획입지 전환을 통해 인허가 리스크를 제거하여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법적 민관협의체 운영으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선제적으로 차단

https://eng.mcee.go.kr/home/web/board/read.do?menuId=&boardId=1850000&boardMaster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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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시행 대응 지원

원   문
바로가기

기후에너지
환경부

EU CBAM 확정기간(2026년) 본격 시행에 따른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발간 및 기업의 제도 이행 절차 안내 등 밀착 지원 병행 추진

❍ CBAM 확정기간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 및 대응 필요성 확대

❍ 2026년부터 CBAM 확정기간 시행으로 EU 수입품에 대한 탄소비용이 인증서 

형태로 부과되며, 해당 비용이 국내 수출기업에 전가되어 부담이 현실화

❍ 배출량 산정·검증, 인증`서 구매·제출 등 이행 절차의 복잡성으로 중소·중견기업

을 중심으로 대응 역량이 부족하여 실무 지원 필요성 증대

❍ CBAM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발간을 통해 인증서 절차, 배출량 산정·검증 방법, 제출 

기준 완화 등 이행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공

❍ 1대1 현장 상담, 설명회 확대,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밀착 

지원과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 대응 역량 제고

https://www.mce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98&boardMasterId=939&boardCategoryId=&boardId=185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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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립공원 탐방객 분석
원   문
바로가기

기후에너지
환경부

지역소비 연간 3조 5천억 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

❍ 국토교통부의 국립공원 탐방객 분석 결과 국립공원 방문객은 약 4,300만명, 

체류 기간이 늘수록 지역 소비가 증가하여 지역소비 연간 3조 5천억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 지역 포함 15개 국립공원에선 

약 1조 6,800억 원 소비 발생

❍ 탐방객의 체류 형태에 따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 규모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방문객 가운데 약 60% 정도는 당일 방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40% 정도는 숙박을 하며 머물렀고, 특히 숙박형 방문 

가운데에서는 1박 2일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1인당 

평균 소비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되었음

https://www.mce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98&boardMasterId=939&boardCategoryId=&boardId=184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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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섬 배송·재난 대응까지 드론 활용 확대
원   문
바로가기국토교통부

드론 기술 국산화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 드론 상용화 지원 19개 기업‧컨소 

선정하고, 지역 물품 배송과 재난 감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드론 활용이 확대됨

❍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4개 지자체,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

들의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

❍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

스포츠 국제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을 진행

드론 축구와 레이싱 등 K-드론 스포츠의
국제 대회 개최를 지원합니다.

모터,배터리 등주요부품과 충돌방지등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합니다.

소방,항공안전, 물류, 농업, 시설관리
특화 드론의 독자 개발을 추진합니다.

실시간 자율 항법 및
전파교란(항재밍) 대응 기술

국립공원 순찰, 산불·해양 감시 등
8개 지자체에서 안전 서비스를 실증합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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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뷰티 수출 거점' 조성, 지방 2곳 
글로벌 진출 통합 지원

원   문
바로가기

중소벤처
기업부

중앙·지방·민간 협력을 통해 지역에 K-뷰티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체험·
마케팅·수출지원을 통합하여 글로벌 진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동시 추진

❍ K-뷰티의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수출 확대와 산업 고도화를 위해 중앙·지

방·민간이 협력하는 통합 거점 구축 필요성 대두

❍ 지역 상권과 관광·문화 자원을 연계한 수출 거점 부재로 중소·인디 브랜드의 

해외 진출 지원체계가 분산된 한계 존재

❍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체험·홍보·비즈니스 기능을 결합한 K-뷰티 거

점을 조성하여 글로벌 진출 전초기지로 육성

❍ 수출지원, 문화·관광 연계, 규제 대응, 기술·인력 지원 등을 통합한 민관 협력

형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기반 수출 경쟁력 강화 추진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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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역맞춤형 교육·취업 지원으로 
지역에서 배우고 정주하는 생태계 조성

원   문
바로가기교육부

5극 3특 초광역 단위의 협력과 엄격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취업 지원

❍ 기존의 '라이즈(RISE)' 체계를 고도화하여,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하여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

❍ '예산 나눠먹기' 관행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와 대학의 성과를 엄정히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약 4,000억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차등 분배

❍ 지역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취업보장 계약학과, 장기 직무

실습(인턴십), 창업 인프라 구축 등 정책 수요자 중심의 핵심 과제에 집중

❍ 개별 지자체의 칸막이를 넘어 2,000억 원 규모의 '5극3특 권역별 공유대학' 

및 산학 협력 모델을 추진하여 초광역 단위의 성장엔진 핵심 인재를 양성

https://www.moe.go.kr/sn3hcv/doc.html?fn=551590ae7a1add85186f52ea43e9d512&rs=/upload/synap/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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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교육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권 보호를 위한 사교육 시장의 정상화 및 공교육 강화

❍ 교육부는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과도한 조기 

경쟁으로 인한 아동의 발달 저해와 정서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함

❍ 교육부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적 규제 장치를 마련해 왔으며, 향후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의 과열된 사교육 시장을 정상화

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 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원   문
바로가기

https://www.moe.go.kr/sn3hcv/doc.html?fn=d88575b7b8098255f28ea37b84335c9c&rs=/upload/synap/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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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 농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형 농업 숙련인력 육성 방안

원   문
바로가기전북연구원

 E-7-M 비자와 전문대학 연계를 활용한 전북형 인력경로 설계

❍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기계산업단지 등을 

기반으로 농생명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인구감소·고령화·청년 

유출로 중간기술 기반의 농업 숙련인력 부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기존 외국인력 제도(E-8, E-9)는 단기·단순노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술 

역량과 정주를 전제로 하는 농생명 현장 인력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려움

❍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 추진 중인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은 학생 수 

감소 대응과 지역 인구·인력 유입을 목표로 하나, 졸업 이후 진로·비자·정주 

경로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지 않아 지속가능성이 낮음

❍ 특히, 전북의 전략산업인 농생명 분야와 연계성이 낮은 학과 중심의 유학생 

유치는 졸업 후 귀국 가능성이 높아, 도의 교육·생활 지원 투자가 농생명산업 

인력난 및 농촌 정주 문제 해소로 환류되지 못할 우려가 큼

❍ 반면, 전북 전략산업과 직접 연계되는 농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경우, 

학생들은 전북 농촌에서 3년 이상 생활하며 농업 기초, 현장경험, 한국어 능력 

등을 축적해 잠재적 농업 숙련인력 풀로 성장할 수 있음

❍ 여기에 육성형 전문기술인력(E-7-M) 제도를 결합하면, 농업계고(D-4-3) → 

전북 농생명 특성화 전문대학(D-2) → 전북 농생명기업 취업(E-7-M) → 인구

감소지역 근속 기반(F-2) 정주로 이어지는 끊김 없는 정주형 인력 패스웨이 

설계가 가능함

https://jthink.kr/jthink/2022/inner.php?sMenu=B1000&mode=view&no=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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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농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연계한 전문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 농생명기업(특히, 인구감소지역 기업) 중심의 E-7-M 활용 

확대, 전북특별법·조례 기반의 정착지원 패키지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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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북형 RE100특구 도입방안 연구
원   문
바로가기전북연구원

전북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RE100특구를 조성하고, 에너지 생산과 
기업 수요를 연계하여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

❍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로 RE100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으나, 전북은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대비 산업 수요와 기업 유치 연계가 미흡

❍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높지만 생산–소비 연계 구조가 부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정책적 활용 한계 존재

❍ 재생에너지 공급, 산업입지, 수출기업 유치를 연계한 RE100특구를 통해 에너지-
산업 결합형 성장모델 구축 필요

❍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제도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 추진 필요

https://jthink.kr/jthink/2022/inner.php?sMenu=A1000&mode=view&no=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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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현주소와 
개선방안

원   문
바로가기국토연구원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대학이 지닌 입지적 강점과 혁신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지역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당초 정책취지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개선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 정책 개선 방안으로 이미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학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대학 직접운영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사항 구체화 필요하며, 향후 후속사업에 
대해서는, 대학부지 내부에 한정된 개발과 LH 선투자를 전제로 한 현행 사업 
틀에서 벗어나, 구조적 개선을 중심으로 재설계할 것을 제안

https://library.krihs.re.kr/library/10120/contents/763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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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멸위험지역 노인돌봄체계의 현황과 
과제: 지방소멸 대응과 중앙정부 
노인돌봄체계의 대응을 중심으로

원   문
바로가기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소멸위험지역 노인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 기존 중앙집중적 노인돌봄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돌봄권 보장이 중요해졌으나, 소멸위험지역은 인프라 
부족과 인구감소·고령화로 돌봄권 보장 미흡

❍ 전국 단위의 획일적 정책으로 지역 간 돌봄 수요·자원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노인돌봄 대응 부족

❍ 도시 편중된 인프라와 돌봄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돌봄체계 구축 필요

❍ 생활 밀착형 서비스 확대, 교통비 기준 개선 및 디지털 돌봄 확대, 인력 확보 
및 활용 유연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 돌봄체계로 전환 필요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74068&volume=7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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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공지능 혁명과 공공의 미래, 
노동의 전략 연구

원   문
바로가기사회공공연구원

❍ AI를 확률적 계산기계로 객관적으로 보되 기술 자체의 문제보다 거대 독점
기업이 AI를 지배하는 생산관계 구조를 핵심 문제로 진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독자적인 시각임

❍ AI가 인류의 공공재임에도 소수 글로벌 독점기업(구글·MS·아마존 등)이 배타
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단순한 현
장 대응을 넘어 AI 산업 자체의 민주적·공공적 통제를 위한 사회운동으로 나
아가야 한다고 주장

http://www.ppip.or.kr/board_MRhQ99/7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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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 설비 확충 사업 단가 비교 필요
  (교육위원회)

원   문
바로가기

2026. 제1회 
추경안 분석

교육부의 태양광 설비 확충 사업 공사 단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비 약 2배가량 높게 산정되어,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

❍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으로 9억 9,900만 원, 
국립대학 시설확충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사업으로 12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

❍ 100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 부처별 1kW당 단가 차이가 큼

❍ 교육부 소관 사업의 단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비 약 2배가량 높아 공사 단가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논의 및 확인이 필요함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211&key=25092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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